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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바가지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의 호텔·상가 고가 매입하는 가짜 임대정책 멈춰라!

- 전세임대, 매입임대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다 
- 공공보유 국공유지 매각부터 금지시켜라

- 당장 2개월 이내에 임대차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하라

정부는 오늘(1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단기간 물량 확보가 가능한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대폭 확충해 단기 공
공전세 11.4만호(수도권 7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호텔·상가·
오피스텔 등 비업무용 부동산까지 동원할 계획이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 반드시 
잡겠다”, “부동산 문제 해결은 자신있다”는 발언을 한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
나 현재 강남 평균 아파트값은 21억, 전세값은 7.3억으로 지난 1년 간 계속 상승했다.  

잘못된 정책으로 전세대란을 불러 일으킨 정부가 전세난을 해결하겠다고 전세임대, 매
입임대를 11.4만호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이는 포장만 임대인 가짜 임대에 불과하
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공공임대, 
공공주택으로 볼 수 있는 가구수는 연간 1.8만호 늘었다. 정말 서민에게 필요한 공공
임대주택은 연간 2만호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가짜임대로 11.4만호를 공급한다
는 것이다. 공공전세 역시 현재 재고량은 3.3만호이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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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호 공급한 수준이다. 이제 와서 단기간에 11.4만호를 늘리겠다는 것도 현실성이 
매우 떨어진다. 

정부는 과천 지식정보타운 등 LH공사가 보유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넘겼고, 아파트 
분양까지 몽땅 재벌 등에 헐값으로 넘겨 특혜를 줬다.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등 알짜 
토지 등을 헐값에 팔아 넘겨온 것이다. 서울시 역시 마곡 위례 수서 등 그린벨트 군부
대이전 등 공공이 확보했던 공공택지를 민간에 벌떼입찰 방식으로 넘기거나 시민에게 
바가지 분양을 해왔다. 이미 확보했다 보유한 택지는 헐값에 재벌 등 토건족에 넘겼
다. 시민에게 적정한 분양원가 3억짜리 아파트를 6억, 7억 고분양가로 팔아 넘겼다.

이젠 재벌 계열사 등이 보유한 손님 끊긴 호텔과 법인보유 상가 사무실을 가격검증 
절차 없이 고가에 매입해 공공의 자금을 재벌 등에게 퍼주겠다는 것인가? 분양가상한
제를 무시하고, 높은 분양가를 제멋대로 결정하여 폭리를 취해 온 공기업과 관련자를 
수사해 그동안 취한 폭리의 사용처를 밝히는 게 우선이다. 당장 공공택지와 국공유지 
한 평도 민간에 매각하지 못하도록 법과 제도부터 바꿔야 한다. 전세임대, 단기임대 
등 사실상 서민에 고통만 안겨 온 가짜 임대, 무늬만 임대 역시 사라져야 한다. 

정부는 임대차 3법 중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할 전월세신고제를 시스템 준비를 이유로 
1년 유예시켰다. 임대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투명한 임대차 거래관행을 확립하지 않
고 세입자를 보호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정부가 정말 전세난을 해결할 의지
가 있다면 2개월 이내 전월세신고제부터 당장 시행해 임대차 계약 실태부터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경실련은 국민에 바가지를 씌워 챙긴 공기업 돈으로 재벌 등 가진 자의 호텔 상가 등
을 고가에 매입하려는 가짜 임대정책을 당장 멈출 것을 촉구한다. 전월세신고제를 즉
각 시행하고, 임대보증금 의무보증제 도입 등 세입자 보호정책도 보완할 것을 촉구한
다.“끝”  

2020년 11월 1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3 -

※ 참고자료

[표1]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재고 현황 
(단위 : 만호)

연도 총 주택 장기공공
임대주택

장기공공
임대재고율 영구 50년 국민 장기

전세
매입
임대

행복
주택 10년 전세

임대
’15 1,955.9 88.6 4.5% 19.6 10.8 47.1 2.8 8.2 0.1 13.5 14.2

’16 1,988 94.2 4.7% 19.9 10.8 50.9 3.2 9.2 0.2 14.8 16.6

’17 2,031 98.7 4.9% 20.2 10.9 52.4 3.3 10.3 1.6 16.8 19.5

’18 2,082 104.1 5.0% 20.7 11.1 53.5 3.3 11.7 3.8 20.8 23.4

 * 자료출처: 국토부 2020년 주택업무편람
 * 경실련은 영구, 50년, 국민임대만 장기공공임대로 인정하고, 10년 분양전환과 전세임대는 공

공임대로 인정하지 않음.

[표2] 공공임대주택 사업승인 기준 현황
(단위 : 호·세대)

구분
임  대  주  택

공공임대주택
합계 영구임대

(50년 포함)

국민임대
(30년)

행복주택
(6~20년)

장기전세
(20년)

매입임대
(20년)

공공임대
(5,10년)

사원임대
(5년)

전세임대
(20년)

2015 58,927 1,353 7,668 37,999 167 11,740 31,217 - 40,103

2016 55,522 2,499 4,451 38,231 685 9,656 21,168 - 42,675

2017 66,614 5,399 19,315 28,231 1,755 11,914 27,984 - 43,425

2018 94,033 7,561 41,701 30,199 31 14,541 26,133 108 59,086

 * 자료출처: 국토부 2020년 주택업무편람
 * 경실련은 영구, 50년, 국민, 행복주택, 장기전세, 매입임대만 공공임대로 인정함.


